
水標橋칼럼

12  | Journal of the Electric World | 

� 유 창 선 

전자신문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은 찾아왔다. 어린 시절 기억과 다르게 5월부터 

덥다. 팔에 닿는 햇볕이 따갑다. 아마 9월까지 더위는 계속될 것이다. 

여름이 길어졌다.

더울 때마다 시원한 커피숍 가는 돈 아껴서 2년 전 에어컨을 샀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 더 이상 늘어진 러닝셔츠를 입고 선풍기 앞에 매

달려 있지 않아도 된다. 땀으로 베갯잇을 적시다 잠에서 깨는 일도 없

다.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에어컨 때문에 거실에 모여 있다 

보니 가족끼리 대화도 잦아졌다. 에어컨 덕이다. 이제는 조금만 땀이 

나도 리모컨부터 찾는다.

전기요금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인버터 실외기 모

델이기 때문이다. 기본 사용량이 적어서인지 밤새 켜도 전기요금 2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구입비가 부담되지만 한 달에 커피 몇 잔 안마시면 

운영비는 뽑는다. 전력 위기라며 아무리 강조해도 남의 일인 이유다. 

정부에서는 매년 전기절약을 골자로 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내

놓는다.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건 에어컨 사용 자제다. 실내 온도가 아

닌 설정 온도 섭씨 26도가 권고사항이다. 대부분 안 지킨다. 가게에서

는 손님 발길을 잡아야 하고 집에서는 남 눈치 볼 일이 없으니 그렇다. 

게다가 기술 개발로 전기요금 부담도 예전에 비해 줄었다. 굳이 공익을 

위해 더위를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해가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우선 늘어나는 수요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

문이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김치냉장고도 필수 가전이 됐다.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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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레인지 보급도 급증했다. 모바일 기기 증가로 충전에 드는 전기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자동

차도 전기를 쓴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구입 지원금까지 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같은 전기 먹는 하마까지 크게 늘었다. 

공급도 여의치 않다. 여름철 전력 예비율이 10%가 넘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값싸고 효율 

좋은 발전기는 이미 ‘풀 가동’ 중이다. 내일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발전소나 발전 원가가 원

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수십배 비싼 발전소가 일부 남았을 뿐이다. 

여름이 지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과로로 인해 몇몇 발전소는 쉬어야 한다. 여름을 보내

기 위해 봄·가을에는 정비를 해야 한다. 발전소 가동 상황이 늘 여름 같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정전 사고가 여름이 지난 9월 15일에 발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상적인 얘기다. 해가 뜨거나 바람

이 불어야만 전기를 생산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간은 더 많이 차

지하니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당연히 원가도 비싸다. 그렇다고 전기요

금을 현실에 맞게 올릴 수도 없다. 발전 방식은 친환경이지만 설치할 때 환경을 훼손하니 이마

저도 정답은 아닌 셈이다.

물론 공급이 충분하면 고민할 일도 아니다. 정부에서 매년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다. 문제는 

공급이 달린다는 점이다. 발전소 수명은 다해 가는데 발전소를 새로 짓기는 요원하다.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원전은 안전,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막아선다. 잘 돌아가는 발전소도 

폐지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제대로 끌어오기도 어렵다. 밀양 사태

에서 보듯이 송전탑 건설이 예전 같지 않다. 전기를 만들기도, 만든 전기를 가져오기도 힘들어

졌다. 님비(Nimby)가 부른 참사다.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공급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공급을 늘릴 

수도 수요를 줄이기도 어렵다. 전력 부족 문제가 공급 확대 제약과 값싼 전기요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 내 집 뒷마당을 내주기도 싫고 전기요금을 더 내기도 원치 않는 것이다. 

그저 정부더러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뿐이다. 대안을 내놓는 게 언제나 정부 몫일 수는 없

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이 이미 대안일 수도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전기절약에 동참하거나 공급 확대에 협력

해야 한다. 전력이 부족하면 지금은 조금 덜 시원하게 지내면 된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

느 순간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책임은 내가 아닌 후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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